
2022년 보훈예산은 지난해 5조8,350

억원에서 402억원이 늘어난 5조8,752

억원으로 편성됐다. 세출예산은 전년

대비 0.9% 늘어난 5조6,544억원이며,

보훈기금은 1,254억원, 순국선열·애

국지사사업기금의 경우 867억원에서

10% 늘어난 953억원이다.

국가보훈처는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

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

보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안

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.

이번 예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

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

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보다 높은

수준인 5% 인상했으며, 간호수당,

6·25자녀수당, 고엽제수당도 5% 인

상했다.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

당, 4·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1만원

씩 인상했다. <2면 상세 보상금·수당

내역>

특히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

대상자 결정 소득 산정 시 보상금 중 무

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(올해 기준 43

만원)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1만

3,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

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. 

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

유의증환자(등급판정자), 특수임무유

공자와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

유족 중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에

는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설해

지급한다.

한편 국가보훈처는 고령 국가유공

자가 원거리의 보훈병원을 방문하는

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탁

병원을 640개소로 확대하고, 75세 이

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

제비를 지원키로 했다. 

올해 신설되는 약제비 지원은 상반

기에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후 4분기

부터 실시할 계획이다. <8·9면 보훈처

상세 업무계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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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, 보훈안전망 강화

예산 5조8,752억원 편성…보상금 5% 인상

정부는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

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·순직한 군

인 2,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합

동 특별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.

국가보훈처와 국방부, 국민권익위

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

서 전사·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

군인 2,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

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.

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기철

국가보훈처장, 서욱 국방부장관, 전현

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전사·순

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6·25참전유공

자회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.

문의,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042-

550-7387.

보훈처·국방부·권익위, 전사·순직 군인 유가족 찾는다

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, 서욱 국방부장관(오른쪽부터)과 함께 지난달

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·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.

새해 보훈예산·사업 확정


